
민족은 반개인주의적인 도덕공동체다. 식민지 민족주의는 차별, 배제, 부정의

에 대한 대응이다. 국민국가를 수립한 나라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 시민권, 인

권 존중의 가치가 식민지, 강제 이주자의 집단에서는 ‘민족’이라는 주권실현 도

덕 공동체로 구체화된다. 그래서 후발국 민족주의 운동에서 민족은 이러한 주권

의 확보,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한 열망의 상징적 결합체이며, 붕괴 또는 굴절

된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사회적 응집체다. 통상 국가건설 이후 민족주의가 대체

로 전쟁, 억압, 국가동원 등을 수반하는 병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자본주의 차별구조하에서 주변부나 종속국의 민족주의는 피해 집단의 

자기해방을 위한 즉자적인 출구이며, 정서와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민권 등 보편적 가치보다 흡인력이 훨씬 강력하다. 이는 인간이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소속, 자기존중, 도덕질서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

이다. 민족주의는 오로지 자국, 자민족의 이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

를 갖고 있으며, 그 자체가 새 정치사회의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사회의 자기방

어를 위한 응집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오늘날과 같이 지구화된 경제 

질서하에서 민족(국가)이 설 자리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하에서

도 쉽게 와해되지 않으면서 대중의 삶을 규율하는 정치사회, 즉 법, 도덕, 제도 

등이 민족 또는 민족(국가)의 실제 내용이다. 문화와 언어, 자연 자원, 기술과 교

육 인프라, 사회복지 시스템, 영세기업, 노동자와 농민 및 그들의 재생산 기반, 

역사적 기억 등도 민족의 내용을 구성한다.

주요어: 민족, 민족주의, 사회의 자기방어, 사회적 응집, 도덕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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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확실히 한국에서 ‘민족’ 또는 ‘자주’는 이제 낡은 개념이 되었다. 2007

년 민족문학작가회의가 공식 명칭에서 ‘민족’을 빼고 ‘작가회의’로 개칭

한 일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유행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화된 

경제 질서하에서 국가 대 국가의 대립이라는 개념이 거의 무의미해졌으

며 이미 한국이 다민족, 다인종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단일 

민족’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라는 주장이 점차 지지를 얻

고 있다. 북한주민의 참담한 인권침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사회운동세력에 대한 비난도 거세게 제기되어왔다. 그래서 대선 이후 민

주노동당 내부에서는 내부의 ‘자주파’(또는 종북파)가 대선에서 낮은 지지

율을 가져온 책임주체라는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수구좌파’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용해왔던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은 쓸데없이 ‘자주’를 

앞세운 참여정부가 한미관계가 꼬이게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국익이 손

상을 입었다는 비판을 줄곧 제기해왔다.

탈냉전 이후 구유고 지역, 구소련 지역에서 분리주의 민족주의가 재연

되기는 했지만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제는 다른 차별에 의해 부차화되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민족은 하나의 행위주체(agency)로 간주

될 수 있는 단위는 아니며 갈등과 분쟁 역시 순수하게 민족, 종족 간의 

대립만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미국 내의 소수자나 비정규직 노

동자는 미국의 부자들보다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소수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와 더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중국과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점

점 더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교류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파시즘의 기억이 정치사회에 내재화된 유럽과 영미권에서 민족주의는 

대체로 극우 파시즘을 연상시켜왔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반외세, 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긍정적 이데올로기로 간주되어왔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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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제 식민지 체제와 이후 주변 강대국에 점령당한 집단적 경험이 한

국의 정치와 문화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국주의하에서 

민족주의 운동은 식민지적 차별의 철폐와 정치적 자유와 인권 보장, 대

중의 생존권 유지와 집단 자존심을 집약한 저항과 투쟁의 담론이었기 때

문에,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생

각이 지배했던 한국에서는 민족주의가 여전히 강한 호소력을 지녀왔다. 

물론 분단국가 건설 이후 남북한 양측에 등장한 국가 주도의 애국주의

(patriotism)는 모두 국가 내의 정치 억압, 계층 간의 분열을 은폐하고 대중

을 국가에 동원, 통합시켜내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지만 남한의 반독재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반외세 통일 운동은 그

것과 달리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의 회복을,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대

보다는 화합을 지향했기 때문에 반체제 성격을 지녔다.

민족(nation)은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합체 중 하나에 불과하

며, 언어와 문화, 감정 및 의식의 차원에서 주로 정의된다. 특히 민족은 

인종과 더불어 출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원초적 소속감을 강조한다. 민족 

개념이 근대의 산물임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민족주의(nationalism)가 ‘민

족’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1) 여기서 민족주의는 민족(국민) 

국가를 수립하려는 의지 또는 국민국가를 이루거나 국민국가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정의되어왔다.2) 결국 민족 또는 민족

주의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며, 전쟁, 침략, 자본주의 발전, 

시민권 등 국제정치 질서의 확산과 상호작용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스

스로 반봉건 혁명을 완수한 소수 선진 국가에서 민족주의는 국민국가 형

1) 그는 “민족주의가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민족을 발명해냈다”라고 주장

한 바 있다(Gellner, 1971: 169).

2) 겔너(Gellner)는 민족주의란 민족과 국가를 일치시키려는 운동이라고 개념화한

다. 즉, 그가 말하는 것처럼 국가 또는 정치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민족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Ernest Gellner, Nation and Nationalism, 

London: Basil Blackwell, 1983(겔너, 이재석 옮김, 민족과 민족주의, 예하, 

1988,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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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프로젝트였지만 후발국의 민족주의는 지배세력에 차별을 받

아오거나 세계 자본주의 발전에서 뒤처진 지역 지식인과 주민들의 탈식

민화, 차별극복 운동의 특징을 갖는다.

민족,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문화연구

의 주제가 되어왔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치엘리트의 사상과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초점을 두거나 문화, 사회심리 현상으로서 민족

주의를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자는 민족이란 사실상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며, 민족주의가 주로 지식인들에 의해 조성된 것이며, 국

가이익을 위한 동원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주목한다. 후자의 

경우는 문화적 정체성, 기억의 공유 등을 주목하고 있으나 민족, 민족주

의가 매우 구체적인 정치경제 현실의 복합적 산물이라는 점이 과학적으

로 분석된 사례는 드물다. 민족, 민족주의는 단순히 위로부터 동원된 이

데올로기만은 아니며, 또한 특수한 역사, 문화 현상만도 아니다. 민족, 민

족주의는 근대화, 산업화, 인구이동으로 인한 모순, 차별, 배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나아가 민족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든 시도로 나타

난다.

현대 한국 민족주의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민족에 집착하는 

지식인과 대중의 도덕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볼 필요가 있다. 대중이 

자신이 민족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민족주의 지향을 갖는 것은 겔러

(Gellner)가 엔트로피 저항적(entropy-resistant)이라고 부른 바, 균등화 확산의 

요구와 연관되어 있다. 즉, 근대화, 제국주의 지배, 차별주의 등으로 ‘사

회’ 내의 법과 정의가 붕괴되고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을 맺고 있는 정상

적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같은 혈통과 언어 역사적 

기억 등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온 원초적 집착(primordial attachments)(Greetz, 

1963)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연대는 근대화로 인한 사회구성

원 간의 평등성과 언어와 문자의 공유로 소통이 확보될 경우에 성립할 

수 있으며, 자신을 차별 배제하는 권력을 바로잡아 붕괴된 사회를 다시 

세우려는 도덕적 열정, 집합적 의지로 결집된다. 여기서 법, 제도,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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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identity) 등을 사회관계(social relations) 또는 사회(society)의 구성요소

로 본다면, 민족주의는 연대체, 또는 베버(Weber)가 말하는 감정 공동체

(community of sentiment)로서 사회를 구성/보호하기 위한 지식인과 대중의 

자연발생적이고 자구적이고 집합적인 의식, 운동, 헌신이다. 즉, 우리는 

민족 또는 민족주의를 정의로운 정치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인간의 이타

적·도덕적 열정으로 파악할 때 그것이 갖는 지속적 호소력을 이해할 수 

있다.3)

최근 한국에서는 민족, 민족주의에 대해 존재론적 설명보다는 가치론

적 평가가 압도하고 있다.4) 즉, 민족주의는 좋은 것인가 병리적인 것인

가, 지켜야 할 가치인가 버려야 할 가치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민족주의

의 성격과 영향력의 원천은 무엇인가라는 논제를 압도하고 있어서 이 영

역에 관한 한 이론적 천착보다는 정치적 공방의 성격으로 곧바로 비화하

는 경향이 있다.5) 후자가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일관하면 

정작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계속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

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전자에 쟁점을 치중하되 그것에 기초해서 후자

의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려 한다.

3) ‘민족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une nation)’라는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르낭

(Ernest Renan)은 개인의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도덕적 양심(moral 

conscience)으로 비유했다. 즉, 민족 또는 민족주의의 개념에는 통상 이러한 초개

인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4) 오웰은 긍정적 민족주의와 부정적 민족주의를 구별한 다음 부정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집착(obsession), 실제에의 무관심, 불안정(instability)으로 정리한 바 있

다(George Orwell, “Notes on Nationalism”, http://www.orwell.ru/library/essays/

nationalism/english/e_nat).

5) ≪한겨레≫, 2007년 10월부터 11까지 연재된 민족주의 논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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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화와 ‘사회적 응집’의 이념으로서 민족, 민족주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족주의보다는 민족이 더 정의하기 어렵다는 지

적도 있지만,6) 우선 민족이라는 관념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양의 학자들은 대체로 민족을 근대에 들어서 

만들어진 관념이라고 보지만 근대 이전 오랜 세월 문화, 인종, 정치적으

로 하나의 정치 단위를 이루며 살아온 한·중·일과 같은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는 근대 이전부터 종족 또는 민족이 정치 단위와 일치해왔기 때문에 

이들과는 분명히 다른 조건에 있었고, 따라서 ‘민족은 근대 현상’이라고 

보는 입장은 서구중심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도 심심찮게 

제기되었다.7)

그러나 중세 유럽에는 봉건 왕조 또는 종족 단위가 실체적으로 존재

했고, 동북아시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 아래 여러 주변 왕

조, 친족집단이 실제적으로 존재했으며,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여타 지

역에는 여러 왕조, 부족, 종족집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한 인종, 종족

집단과 구별되는 정치 단위로서 ‘민족’이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주

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국민 또는 민족으로 번역되는 ‘nation’은 분명히 

서유럽에서는 시장경제와 개인(individual)의 탄생, 가족, 친족을 넘어서는 

시민 집단, 즉 정치사회 단위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근대적 

현상이고, 봉건 신분질서의 해체와 정치적 공동체 형성이라는 조건 위에

서만 성립할 수 있다. 단지 반봉건 근대화 혁명을 내부로부터 추진했던 

6) 민족을 객관적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는 홉스봄(Hobsbaum)의 지

적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홉스봄, 1994: 21). 즉, 언어, 종족, 공유 거주 지역, 

공통의 역사 이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도 완벽하게 민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집단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며 언제나 예외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7) 신용하(1987, 2001)가 대표적이다. 그는 서구의 민족개념은 이미 근대 이전에 

준민족, 선민족, 원민족의 형태로서 나름대로 민족단위의 정치체를 발전시켜온 

한국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사학자 가운데 상당수도 전근대 

민족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노태돈,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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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서유럽 지역에서는 ‘nation’이 ‘개인’으로 구성된 정치공동체로 개

념화되었음에 반해 그들 국가에 의해 정복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한 농업

경제가 압도하는 지역에서는 민족은 개인의 집합이라기보다는 확대된 

가족 또는 공동체에 가까운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nation’을 민족(民族)으

로 번역한 일본, 중국도 그러했지만 구한말 이후 식민지 시기까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동포(同胞)라는 개념에도 혈연적 요소가 훨

씬 강조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 ‘nation’ 개념의 공통점은 구성원 간의 언어와 문

화의 상대적 동질성, 영토의 공유 또는 정치적 평등과 시민권(citizenship)

의 수립 등이 어느 정도 전제된다는 사실이다. 혁명 등의 방법으로 자생

적으로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나라에서는 민족이 개인주의, 대의제 등

에 기초한 정치 단위와 동일시되고 민족주의는 ‘시민 민족주의’의 양상

을 지닌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점령과 강권적 통치에 의해 스스로 경제, 

언어, 교육, 문화적 소통 단위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경우 민족은 장차 실현

하고자 하는 정치사회 단위 또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공동체(imagined 

community)이며, 따라서 이 경우 민족주의는 억압민족과의 대립의 극복,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발전된 근대국가를 조속히 수립하려는 열망을 집

약한 담론이고 다분히 종족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의 양상을 지닌다.8) 

그래서 민족주의는 19세기 후발국이었던 독일의 사례가 그러했듯이 후

발국에서 훨씬 강한 불꽃을 피우게 되었으며, 이러한 종족 민족주의는 

이후 침략주의로 돌변하기도 했다.

겔러는 근대화·산업화는 유동적이고 균등한 인간집단을 만들어내게 

되고 여기서 전통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소통의 양식과 응집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한다. 결국 산업사회가 수반하는 새로운 문화적 욕구, 안

정감과 소속감 추구의 결과가 민족 또는 민족주의라고 보았다. 물론 발

8) 이 때문에 민족주의는 시민민족주의(civil nationalism)와 종족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Greenfeld, 1992; Smith, 

1991: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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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된 자본주의 국가를 모델로 하는 그의 이론은 주로 산업화, 근대화가 

민족, 민족주의를 만들어낸다고 보는 점에서 민족개념이 왜 식민지, 후

발국가에서 더 설득력을 갖는지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민족 또는 

민족주의를 근대화가 요청한 사회적 응집의 한 방식으로 정의한 점은 주

목할 만하다.9) 홉스봄 역시 과거의 민족주의와 후기공산주의 사회에서

의 분리주의 민족주의를 정리하면서 ‘귀속에의 굶주림’, 사회해체에 대

한 반응으로서 ‘법과 질서에의 굶주림’이 민족주의의 동력이라고 보았다

(홉스봄, 1994: 226). 즉, 민족, 민족주의는 특수한 형태의 근대적 사회응집

의 방식인 셈이다.

즉, 국민 또는 민족은 개인 또는 가족을 기본 세포로 하는 근대의 인

위적 정치사회 단위이며, 이 단위 내에서는 법, 제도, 도덕, 정체성(identity) 

등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회적 응집이 전제된다. 근대 국가의 수립, 또는 

이를 위한 혁명과 운동은 바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인간

들 간의 새로운 사회관계 수립을 추구하는 집합적 운동을 의미한다. 물

론 넓은 의미의 ‘사회’ 는 근대 국가 이전에도 존재했고, 또 국가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부족집단, 오늘날처럼 지구화된 경제 질서하에서 지구적 

소통망이 형성된 초국가적 단위에서도 존재한다. 그런데 사회관계의 수

립, 즉 법, 제도, 도덕, 습속, 더 나아가 언어와 문화의 공유와 새로운 정

체성 형성은 주로 헌법적 질서를 갖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 사이에 

만들어진다. 이 근대국가에서 개인은 헌법과 여타 실정법 아래 동등한 

자격을 갖는 교류와 교환의 주체로 등장한다. 만약 민족이 시민권을 공

유한 사람들의 인위적인 집합체를 지향하는 단위라고 본다면, 우선 민족

은 무사회적(asocial)인 것 또는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social)

으로 봐야 할 것이다.10) 비서구사회의 저항 민족주의, 분리주의 민족주

9) 앞에서 인용한 겔너(1988) 외에도 그의 다수 저작 참조.

10) 사회, 즉 이익사회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기초로 한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기초로 한 사회적 관계가 통상 우리가 사회라 부르는 것이다. 이 사회는 2차적 

관계이므로 혈연, 인종 등 원초적인 변수에 기초를 둔 공동체와 분명히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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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는 민족의 종족적 기반을 강조하면서 민족은 이익사회 이전의 생

물학적이고 원초적 단위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응집의 강도에서는 후자가 

전자를 압도한다.

그런데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반봉건 근대혁명을 달성한 프랑스와 미

국, 영국 등에서는 이처럼 민족이 국가 또는 사회와 내용적으로 동일하

지만, 19세기의 후발국이었던 독일 동구 여러 나라를 포함한 20세기의 

모든 후발국, 피식민지, 후기공산주의 지역에서는 엄밀하게 말해 법, 제

도, 도덕, 교환의 규범으로서 사회는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굴절된 양

상으로 존재했다. 즉, 이들 지역에도 근대 이전부터 가족, 친족집단 등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신분질서가 잔존하고 있었으며, 제국주의 외세는 신

분질서를 적절히 용인하면서 원주민을 정치적으로 배제했고, 근대적 법, 

제도, 도덕 또는 정의의 원칙, 공정 교환이 적용되는 단위로서 ‘사회’를 

부인했다. 19세기 이래로 침략국 또는 제국주의가 표방해온 문명화 및 

경제주의 담론은 한편으로는 피정복지의 ‘전통사회’를 해체시키고 후발

국의 정치적 독립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방해했다. 즉, 식민지, 강제 이

주자 사회에서는 시장경제의 수립 역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국가, 즉 법과 질서가 주민의 동의 없이 강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

에 그 자체가 부정의(injustice)한 체제이며, 사회적 모순이다.11) 그러한 정

복체제하에서는 구성원 간의 관계 맺음이 굴절, 해체된 형태로 존재한

다. 이 경우 국가, 즉 사회 또는 사회관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와의 투쟁을 통한 주권의 인정,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질서의 수립

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국주의 억압, 경제적 식민화 상태에서는 개인이

나 자유, 인권, 시민권도 설 자리가 없을 뿐더러 정치적 대의제나 합리적

인 교환의 체계도 존재할 수 없고, 공식화된 언어, 교육 문화 등에 의한 

구성원 간의 공유된 의식이나 안정적인 사회질서 역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1) 그린펠드(Greenfeld)는 민족주의가 사회질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반작용에서 

시작되었다고 강조한다(Greenfeld, 199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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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성원 간에 공유해야 할 교환의 질서, 법과 제도, 권리와 의무의 

묶음을 국민국가라는 단위가 보장할 경우(선진자본주의 국가, 제국주의 국

가의 경우) ‘국민’이라는 응집 단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에는 상상 속의 사회적 응집 단위인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강조되고 여

기서 민족은 다분히 개인에게 소속감을 부여해주는 반개인적·초개인적 

종족, 문화적 공동체로 그려진다. 국민 또는 민족형성을 위한 노력, 민족

적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은 대체로 근대사회, 곧 근대 국민국가, 주권,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선진 자본주의에서 건설한 근대‘사회’의 대체물이 식민지 지역, 또는 이

주민 집단의 주민들에게는 ‘민족 공동체’가 되는 셈이다. 피식민지 후발

국에게 민족은 곧 향후 건설할 사회의 맹아이자 ‘주권에 대한 문화적 감

수성’(Giddens, 1987: 219)이라 볼 수 있다. 민족은 그들의 소속감을 확인하

는 사회단위가 된다. 제국주의의 억압 배제 정책이 노골적일수록, 사회

해체의 위기가 심각할수록 저항 측의 민족 개념은 더욱 신비화되고 이상

화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지향의 민족주의 운동에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근대 이전의 혈연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즉, 식민지 후발국의 반제국

주의 저항 민족주의 운동, 1989년 이후 후기공산주의(late nationalism)의 사

회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지향에 아무리 혈연, 인종 등 자연적 요소를 강

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여러 형태의 피침략 지역이나 후발

국의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민족 공동체의 관념은 일차적으로는 부정의

한 제국주의 지배나 사회적 모순, 경제적 위기에 대한 도덕적 반응이며, 

억압주민의 정체성, 문화적 존재근거를 확인시켜주는 관계와 소통의 단

위인 새로운 ‘사회’건설을 지향하고 있다.12)

12) 구공산권 국가에서 자유주의·시민사회의 등장은 곧 조직 자원·연줄로 무장된 

구관료, 구정치세력, 노멘클라투라 세력의 천민적 자본축적의 ‘자유’를 의미했

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안정성과 소속감을 상실한 민중의 불안감에 편승한 새

로운 형태의 민족주의가 부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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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넓게 보아 민족, 민족주의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결과물이거나 세

계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과 모순으로 발생한 침략과 전쟁, 그리고 정

복지에서 발생한 차별, 억압, 부정의, 인권유린 등 사회적 모순을 바로잡

고 해체된 사회관계를 공동체적 원리하에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응집양식’ 또는 ‘사회통합의 대체물’이다.13) 침략에 의한 근대화, 시장경

제의 이식이 자율적인 근대 사회의 수립을 낳지 못하고 전근대적 신분질

서의 잔존, 근대적 법과 제도 수립의 실패, 도덕 질서의 붕괴, 구성원 간

의 교류와 소통의 굴절 등으로 나타날 때 민족주의는 더욱 강성해지며, 

이 경우 민족주의는 ‘붕괴되었다고 간주된’ 공동체를 복원하거나14) 정의

의 원칙이 작동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 

반개인주의적인 열정의 양상을 지니게 된다. 즉, 과거 식민지 지역, 후발

국에서 민족주의의 구호가 시민적 내용보다는 종족주의, 공동체주의 요

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회 만들기’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제 시대 민족주의에서 출발해 1980년대 반미민족주의에 이르기까

지, 한국의 민족주의도 단순하게 국가건설의 이상만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의가 수립된 공동체 건설이라는 이상론, 그것을 위해 개인은 

자신의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강력한 이타주의를 깔고 있었다.

3. ‘사회의 자기방어’로서 민족(국가)

과거의 제국주의는 마르크스 식으로 표현하자면 식민지 지역을 형식

13) 미로슬라부 흐로흐는 동구의 구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방향상실이 결국 민

족을 궁극적인 담보로 삼았다고 지적했다(홉스봄, 1994: 221).

14) 여기서 ‘붕괴되었다고 간주된’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 식민지 이전의 봉건적 

신분사회는 공동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자들

은 이 봉건사회를 매우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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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포섭하는 것이고, 지구화는 자본이 영토를 넘어서서 세계의 모든 

지역을 실질적으로 포섭한다. 전자의 경우 영토가 군사 정치적으로 제국

주의에 점령되지만 후자의 경우 영토의 법적 주권은 유지되고 경제, 문

화 영토는 실질적으로 다국적 자본의 세력권으로 편입된다. 전자의 경우 

억압기구가 전면에 나서지만 후자의 경우는 자본과 경제이데올로기가 

전면에 나선다. 오늘 지구화 시대 다국적 자본의 저발전 지역에 대한 투

자는 군사력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와는 상이하

지만 문명, 시장, 경쟁의 이름하에 해당 국가의 주권, 즉 법과 제도를 무

력화시키고, 경제지상주의, 시장근본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법과 제도, 

도덕질서로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오늘날의 지구화의 논리, 특히 시장근본주의는 과거의 제국주의와는 달

리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국가, 민족, 사회의 존립 의의를 부인한다. 국가 

또는 사회가 해체되어 모든 것이 유동적으로 되면 경쟁력을 갖춘 지구적 

대자본은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서기 때문이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식민지 종속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근대 

세계체제의 불균등 발전,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피식민지 종족에 대한 

억압의 산물이다. 이 경우 민족주의는 좌절된 근대화에 대한 반작용이자 

외세와의 투쟁을 통해 국민국가를 건설하고 당당한 주권자로서 인정받

으려는 열망의 반영이기도 하다. 독일과 일본의 유럽과 미국 따라잡기 

민족주의는 바로 자본주의 불균등발전의 일차적 산물이었고, 2차 세계대

전 후 제3세계 민족주의는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세계체제하의 모순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민족이라는 단위는 초역사적·자연적인 

집합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간 체계(inter-state system)의 성찰적(reflexive) 

상호작용(Giddens, 1987: 198~221), 정확히 말하면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사

회구성체와 그 상부구조로서의 국민국가, 제국주의의 침략과 차별에 의

해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서유럽에서 국민이라는 정치 단위는 

전쟁 등 봉건질서의 해체 국면에서 형성되었듯이 ‘민족’ 역시 국가 간 

체계하에서 근대화, 자립적인 산업화에 뒤쳐졌거나 실패한 종족들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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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사회 또는 주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존립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민족 개념과 민족주의 운동은 단순히 제국주의의 정

치 문화적 지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저항

으로서 민족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지배에 저항하기 위한 가족, 친족, 지

역공동체, 또는 문화적 공동체의 자기방어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이 

경우 민족은 전통적 지배계급의 일부인 지식인 집단 또는 일부 식민지 

신흥 부르주아의 이익실현을 위한 이데올로기기의 성격도 지니고 있지

만 모든 민족주의가 곧 식민지 부르주아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

다. 민족주의의 주창자는 주로 제국주의가 초래한 부정의, 주권의 박탈

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식인들이며 주요 담지자는 제국주의 경

제 침략에 의해 계층차별 질서가 고착되고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린 식민

지의 평균적인 민중이다. 이 경우 ‘민족’은 제국주의 상품의 침투와 시장

권 장악하에서는 생존의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존 기

반의 구축, 즉 자체의 시장과 방어적인 교환망, 정의롭고 이타적인 공동

체를 형성하자는 운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제국주의와 결탁한 세력이나 

관료, 지주, 대 부르주아는 침략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이들에 맞서서 자신의 생존기반과 교류의 기반을 지키려는 운동은 공

동체주의의 내용을 갖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피식민지의 민족주의는 대

체로 사회주의와 친화력을 갖게 된다.15)

공동체 지향의 후발국 민족주의는 식민지, 반식민지 종속국 내의 계급

적·사회적 차별은 없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설사 있더라도 민족 간의 차

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식민지 후발국의 지식인들이 표

방하는 민족주의는 이들 지역의 모든 주민이 하나의 동질적인 민족구성

원, 사회구성원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15)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친화력은 이미 역사적 경험으로 입증되었다. 피식민지

지역의 관료와 부르주아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침략의 하위 파

트너로 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저항적 지식인과 민중이 민족주의의 주요 

담지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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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민

국가 건설 후 지배엘리트가 제창하는 민족주의는 국가 내의 차별을 은폐

하고 사회 성원 내의 더욱 소외된 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민족주의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식민

지 지식인들, 강제 이주민들이 그려내는 ‘민족’의 개념은 분명히 정치·사

회적 근거를 갖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국민(민족)국가의 건설은 개

인의 해방, 그리고 보편적 시민권 부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저항 

민족주의는 시민권 확보 투쟁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주로 

지식인들에 의해 주창되지만 실제로는 피억압 지역 거주민들이 차별과 

사회적 모순을 첨예하게 느끼고 정의의 붕괴에 민감하며, 실제로 무권리 

상태에 있는 밑바닥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또 적극 지지되

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식민지의 민족주의는 계층적 차별을 넘어서는 

하나의 공동체 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민족주의

는 나름대로의 물질적·사회적 근거도 갖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나라들은 물론 오늘날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에서도 민족국가 단위의 경제발전 또는 발전국가

의 호소력은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었으

며 사회주의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로 후발국의 노동자들에게 국가 또

는 민족 단위의 발전은 개인과 가족의 물질적 향상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정치적 단위였다. 오늘의 중국이 그 실례다. 예를 들어 중국의 빈곤선 이

하 인구는 1990년 세 사람 중 한 사람이었으나 2007년 현재 10명 중 1명

이다(≪코리아헤럴드>, 2007년 10월 18일자). 이렇게 보면 오늘날 자본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중국 노동자나 농민에게 민족(국가)은 상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구체적 공동체이다. 박정희 시대 다수의 한국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지지한 것 역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차별받는 재일교포들에게도 한반도의 통일은 자신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좌우하는 매우 구체적 과제이다(서경식, 2006: 

108~109). 시민권은 자본주의 세계체제하에서 민족국가에 소속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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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획득된 것이다. 시민권이 정치 영역에서 출발해서 제한적으로나

마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자 그 소지자들인 국민/민족이 국가에 대해 소

속감을 갖게 되면서 민족은 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국민 또는 민족이 물질적·사회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선진 자본

주의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카아(Carr)가 말한 민족주의의 3단계, 즉 자

본주의적 계급분화와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국가가 노동자의 복지 문

제에 개입하게 된 1914년 이후의 민족주의는 ‘사회화’된다(카아, 1981: 64

~65). 2단계까지의 민족주의가 개인주의, 민주화 등의 과제와 결합되어 

있었다면 3단계의 민족주의는 애국심으로서 국가 구성원의 복지 문제와 

결합된다. 즉, 고용과 복지는 국가 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국민의 충

성심은 이러한 복지확충에 의해 확보된다. 흔히 좌파로부터 제2인터내셔

널의 파산이라고 공격받는 독일 노동자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민족주

의의 노동계급 포섭은 이러한 물적 토대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즉, 이 

시점부터 국민, 민족은 하나의 사회단위로서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되었으

며, 구성원의 충성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회경제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적어도 지구화에 의해 국가의 시장개입이 현저히 위축되는 1990년대 초

반 이전까지 ‘민족의 사회화’는 지속되었다. 카아가 말했듯이 복지국가

의 수립으로 인한 민족의 사회화는 ‘사회주의의 민족화’와 동시에 진행

되었다. 과거의 사회주의, 그리고 현존하는 북한은 바로 민족화된 사회

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민족국가 내에서 계층, 계급, 인종, 성적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다수의 노동자를 중간층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수반

했다. 따라서 다수의 농민, 노동자들은 국제주의에 경도되기보다는 민족

적 ‘사회’를 받아들였다. 이것이 민족해방투쟁에서는 물론 선진 자본주

의 국가 내에서도 대부분 민족(국가)에 대한 노동자의 충성심이 지속되고 

국제주의 좌파가 소수파로 전락한 이유였다.

지구화(globalization)는 ‘민족의 사회화’, 즉 복지국가와 사회주의의 붕

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구화와 시장화는 민족, 민족주의의 존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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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다. 그래서 모든 정치사회적 저항의 거점을 파

괴한 시장은 이제 히말라야의 은둔국 부탄까지 변화시킬 정도로 세계를 

지구적 자본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컴퓨터와 정보혁명은 전 세계의 젊은

이들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편입시켰으며, 영어를 세계어로 만들었다. 토

착문화 또는 공유된 기억은 점점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적은 부분만 차

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지구적 확산, 시장의 국가 내 모든 영역의 지배는 일정

한 한계를 갖고 있다. 시장은 모든 개인을 상품의 경쟁적 거래자로 만들 

수는 없으며 자연과 노동력까지 상품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고 모든 노동

력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는 없다. 즉, 지구화 질서 속에서도 쉽게 이전

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면서 대중의 생존의 근거가 되는 법, 도덕, 제도 등

이 오늘의 시점에서의 민족 또는 민족국가의 실제 내용이다. 문화와 언

어, 자연자원, 기술과 교육 인프라, 사회복지 시스템, 중소기업을 포함한 

영세기업, 노동자와 농민 및 그들의 재생산 기반, 역사적 기억 등이 그것

이다. 인간은 물질적으로 재생산되어야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재생산되

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자원, 기술, 중소기업, 노동자와 농민 등이 전

자라면 언어, 공유된 역사의식 등은 후자에 속한다. 그래서 민족(국가)은 

정치적 단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경제 단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WTO 체제, 한미 FTA에 반대하는 농민과 노동자들은 반미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해 민족(국가) 경제를 지키자고 요구한다. 이들 

요구 속의 민족주의적 요소는 반드시 국가나 엘리트의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이해를 감추는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특별히 이들이 민족

주의 운동가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우리 농산물’, ‘우리 일자리’를 지키

자는 자신의 생존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다국적 자본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시민권을 보호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일제하에서 소작쟁의나 노

동쟁의에 참가했던 농민들과 이들의 처지는 다르지 않다.

이 점에서 과거 제국주의에도 그러했듯이 민족주의는 시장화의 모순

에 대한 대응, 즉 자본축적의 모순에 대한 방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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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주의는 처음에는 주권 상실을 뼈아프게 느낀 지식인들에 의해 표방되

지만 점차 대중이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대중이 민족주의에 경도하

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 유지, 공동체 유지의 필요와 연관되어 있다. 대중

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온전히 유지되기를 원하지만 가시적 차

별 질서를 정착시키는 구제국주의와 달리 오늘날의 다국적 자본의 지배

와 미국 패권주의는 주변부의 대중을 ‘민족’이라는 상징만으로 결집시키

지 못한다. 전자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가시적 적(敵)인 제국주의에 맞서 

결집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은 개인으로 파편화되고 

그러한 질서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의 시장주의는 지배/피지배, 

가해자/피해자의 구분 자체를 없앤다.16) 탈냉전 이후의 민족주의가 과거

처럼 민족국가 수립운동의 지향성을 갖기보다는 우익 종족주의, 분리주

의, 인종주의, 근본주의 이슬람 운동, 반지구화 운동 등의 양상으로 나타

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회의 자기방어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며, 공동체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결국 민족주의는 대안적 사회의 비전을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아니

며, 어떤 새로운 가치를 표방하고 있지도 않다. 그것은 민족주의가 기본

적으로는 방어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반외세 통

일 이데올로기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동체 지향성을 갖는다는 점에

서 후발국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와 친화력을 갖는다.

4. 민족, 민족주의의 대중적 기초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대사회는 이해관계로만 결합되

어 있지는 않다. 중동의 여러 나라처럼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도입된 상

16) ‘세계는 평평하다’는 토마스 프리드먼의 담론이 대표적이다. ‘지구차원에서는 

문명의 충돌만이 존재한다’는 헌팅턴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담론은 

국가 또는 자본의 작동을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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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도 종교가 사회적 응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우도 있다. 자본

주의 모국인 미국조차도 겉으로 보면 건국의 전통과 정신을 금전적 이해

보다 더 중시한다. 근대국가(사회)는 모두 나름대로의 응집성의 원리를 

발전시켜왔다. 개인주의, 법의 지배, 대의제, 이익집단 등은 모두 근대국

가가 구성원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데 중요한 매개체들이다. 그러나 개인

이 모두 국가에 소속된 ‘주권자’라는 근대국가의 가치체계는 가장 강한 

응집성의 원리로 작용한다. 응집 또는 동의는 정치엘리트들의 지배의 의

도 또는 순수하게 종교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

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 욕구의 충족, 즉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대 속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애국심 또는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는 대체로 경제 이

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있다.

그런데 제국주의 지배체제, 특정 국가의 타민족 지배 차별 체제는 피

식민지 지역의 주민들, 특히 하층민의 자발적 동의와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반대로 제국주의 억압, 배제, 차별 체제는 대

상 지역의 주민들 간에 강력한 도덕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차별에서 오는 박탈감과 분노가 불쏘시개가 된다. 그런데 

모든 인종적·민족적 억압, 차별이 자동적으로 지속적인 저항적 응집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젖은 장작은 불씨가 있어도 타지 않는 원리와 마

찬가지다. 근대 이전에 상당한 역사 문화적 전통과 동질성, 공유된 역사

적 기억이라는 인화력 있는 재료가 있을 때 민족주의라는 불꽃이 타오르

는 법이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단순히 피해의식의 발로만은 아니다. 일

단 국가가 건설되는 국가가 조직적인 교육과 선전을 통해 민족주의를 조

장할 수도 있다. 오늘날 북한의 민족주의는 일제 식민지 체험, 미국과의 

전쟁체험이라는 공통의 기억에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조장한 이데올로기 

주입과 결합되어 가장 강고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피식민지 지역의 민족주의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단순한 

시민권 쟁취운동과 다른 성격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17) 공동체를 지향하

는 민족주의는 다분히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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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획득, 참정권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민족주의는 구성원 간의 평등

성과 동질성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것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넘어서는 사회 단위에의 소속, 초개인적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확인, 이타주의, 도덕적 헌신 문제

와 맞닿아 있다. 하나의 사회집단인 민족(族)을 가족(族)에 비유하는 것은 

직업집단, 계급 등 2차 집단에 비해 민족주의의 호소력을 더욱 크게 만

든다. 그래서 근대적 계급분화나 노동분화가 아직 덜 진척될 사회일수록 

‘민족’에 대한 호소력은 크다. 대중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대단히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존재의 안정감을 부여해주기 때문

이다. 이 집합적 자아 또는 대동의 정신이 민족주의의 동력이다.

소중화의 긍지와 자존심을 가졌던 구한말 조선의 선비들에게 ‘야만국’ 

일본의 지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소중화 문

명우월론에서 출발했던 후기 의병부대의 민족주의는 적극적인 대동(大同)

의식, 집합 자아의식으로 발전해 저항적 민족독립 운동의 동력이 되었

다. 간디의 영국 지배에 대한 항거 역시 단순하게 대중의 권리의식에 호

소하지는 않았으며 집합적 자아로서 인도 사람들의 존엄성 회복 열망에 

호소했다. 저우언라이의 사회주의는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공부한

다”는 그의 어린 시절의 꿈을 연장한 것이다. 조선 말기의 유교적 전통

을 가진 지사나 학자들이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의 길을 택한 것

도 집합적 주체로서의 자기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안중근은 서양 

종교인 천주교로 개종하고서도 ‘국가를 위해 가족을 잊겠다’라는 유교의 

가르침을 이토(伊藤) 저격 행동의 바탕으로 삼았으며(안중근, 2000: 25), 일

17) 재일교포는 일본 시민사회 내의 소수자인가? 만약 그렇다면 재일교포의 차별 

문제는 일본 시민사회의 성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서경식, 2006: 165~167). 이 경우 앤더슨의 원격지 민족주의론

은 설득력을 상실한다. 시민으로서 재일교포의 처지는 남북한 간의 관계, 일본

과 이들 구 국가와의 관계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즉, 본국의 분단과 정치는 

재일교포들에게는 매우 구체적인 사회현실이다. 그것은 일본사회 내에서의 시

민권, 즉 참정권 획득으로 종료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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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회유를 물리치고 만주로 이주해 독립투쟁을 한 이회영, 이상룡 등 

유교적 지식인이 일제에 그토록 강력하게 항거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힘 

역시 유교가 가진 도덕주의, 즉 개인주의 권리의식이 아닌 집합자아로서 

민족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었다. 이후 친일의 길을 간 근대화론자들과 

이들의 차이점은 반개인주의,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였다. 즉, 

기억 공동체를 무기로 하는 민족주의는 매우 구체적인 정치적 힘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저항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후발국에서 민족,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한 사회과학적 주제다. 민족이라는 상징에 대한 집착은 정의감, 소

속감, 공동체 수립 등과 관련된 정서적 태도 또는 열정이며, 이는 인간에

게는 이성 또는 합리적 계산보다 더욱 원초적인 것이라서 대중적 기반이 

넓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정책, 정치운동 등으로 직결되는 대중정서이기

도 하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서울의 거리를 뒤덮은 붉은 악마 현상은 

파시즘의 악몽을 가진 서구인들에게는 파시즘을 연상시키는 광적인 자

민족중심주의의 열정으로 보였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자신의 집단적 기억

과 감정을 표출하는 축제의 일종이었다.

현대 세계에서 지구화된 경제 질서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가 국가이익

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한, 그리고 모든 나라의 국민이 자기나

라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국가주의로서 민

족주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서구의 민족주의는 보편주

의 자유, 민주 등 문명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식민지 경험을 가진 비서구 

지역의 민족주의만 피해자 의식에 기초한 ‘민족주의’라고 비판받는 점은 

잘못되었다.18) 서구는 합헌적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

다. 미국의 경우 ‘애국주의’는 반인권적인 법안 이름(U.S patriotic act)에도 

반영되어 있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애국을 강조하고 있고, 국기, 국가, 국

18) 일본의 우파는 물론 좌파에게도 한국 민족주의는 주요 공격 대상이다. 그러나 

일본 좌파의 한국 민족주의 비판에는 자국 우파 민족주의에 대한 무비판이 수

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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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벌이는 전쟁에 대해 국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헌법적 애국주의도 민족주의라 볼 

수 있으며 국가이기주의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적 애

국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노동자를 포함한 그 나라의 보통의 시민권자

들이다. 2003년 이후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할 군인들을 모

으기 위해 자국 내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장사’를 하고 있는데,19) 국

민국가 내 소수자, 약자들은 시민권을 갖기 위해 국가주의, 애국주의의 

구호에 호응하고 있다. 과거 독일의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의 권리를 얻는 

대가로 제1차 세계대전의 총알받이가 된 일, 즉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의 시민권과 민족주의가 병행한 사실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즉, 민족

주의, 애국주의는 보통사람,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간다. 그리

고 여기서 민족주의는 단순한 기만적인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자기

보호의 상징이다. 그리고 시민적 권리를 누리기 원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과 열망이 혼돈된 형태로 집약된 상징물이다.20)

지금까지 사회운동을 보면 개인의 권리의식에 호소하는 시민운동이 

지역공동체, 민족공동체 담론에 비해 힘이 약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이다. 대중은 권리의 주체임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주체이며 소속되기를 열망하는 존재다. 사회운동의 주인인 시민은 파편

화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의 추구, 또는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위기에 처한 시민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위치 짓는다면 우리는 그러

한 현상을 병리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무시할 게 아니라 그것이 대중에

게 갖는 호소력과 힘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이 국가주의, 파시즘 또는 우

19) 징집에 응하는 대가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스페인계 사람들 등 비주류 종족이 미군의 주력군이 될 것이라

고 비꼬기도 했다.

20) “동구에서 민족주의 담론이 없었다면 저항세력의 권리와 시민권의 요구는 정치

적 구체성을 상실했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이를 두고 한 말이다(Joppke, 1995: 

2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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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보수주의의 무기로 돌변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 그것은 곧 민족

주의가 대중에게 갖는 호소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김동

춘, 2007).

5. 민족주의의 보수성과 진보성 

일단 민족국가를 수립한 이후 국가주의화된 정치적 민족주의는 자본

주의국가이건 사회주의 국가이건 간에 대체로 국가이기주의와 결합된

다. 그 경우 국가에 의해 동원된 민족주의이건 대중의 자생적인 애국심

(patriotism)이건 민족주의는 침략주의와 전쟁을 불러온다. 이 경우 민족주

의는 국가 내적으로는 엄존하는 정치적 억압과 소수자 배제 또는 사회경

제적 불평등을 은폐한다. 그래서 사실 과거나 현재나 민족주의는 자민

족·국민 외에는 다른 모든 민족을 배제하는 폐쇄적인 이데올로기임에 분

명하다.

최근의 중국처럼 미국에 대한 저항과 반대의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국가이데올로기로 표방될 때는 내부의 억압, 외

국인 차별, 인권탄압을 내장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인 중

국이 자본주의 개혁개방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 동력은 바로 중화민족주

의다. 중국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수단의 다르푸르(Darfur)에서 벌어지

는 학살을 용인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인권탄압을 묵인한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그런데 과거 초기 단계의 사회주의 중국은 국제주의적인 정책

을 폈다. 미국은 중국이 인권탄압을 묵인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너나 잘해”라며 미국의 관타나모 기지의 인권탄압을 공격한다. 

어느 쪽이 더 진보적인가? 민주주의 제도화의 수준이 낮은 중국의 민족

주의가 내부나 외부에 대해 훨씬 위험하다. 그러나 미국은 국가 이해, 자

본의 이해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다. 성장의 깃발 아래 중국의 농민들

은 토지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도시 빈민은 2008년 올림픽 개최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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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고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를 입은 

미국의 뉴올리언스 빈민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영광’을 드높이

는 이라크 전쟁의 뒷전에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를 단순한 시장경제 체제, 사회의 물질적 부의 총

량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시민권, 인권과 결합되지 않은 국

가이데올로기로서 애국주의, 또는 대중의 집단정서로서 민족주의는 결

코 진보적이지 않다. 20세기 이후 ‘민족의 사회화’는 노동운동의 체제내

화를 수반했으며, 1960년대 이후 인권과 평화의 담론은 바로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보수성에 대한 반격이었다. 세계화가 제국주의 질서와 분명

히 차별적이라면 민족은 저항의 단위가 아니며, 과거와 같은 저항민족주

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세계 각

지에서 나타나는 종속주의 역시 퇴행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해체

위기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기능적 대체물에 불과하다(홉스봄, 1994: 221).

한국이 선진자본주의권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 차원의 민족주의도 점차 과거나 현재의 선진국에서 나타난 것과 유

사한 애국주의의 양상을 지니기 시작했으며, 보수적 성격을 갖게 되었

다. 2005년의 ‘황우석 사태’는 그 대표적인 예다. 미국 따라잡아 1등 하

기, 음모론, 경제주의, 국가주의 등 민족주의의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있

는 황우석 신드롬은 민족주의의 맹목적 측면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여

기서는 난자 기증자의 인권도,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성도, 반대목소리에 

대한 관용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집단최면이고 광기의 일종이었

다.21) 최근의 심형래 감독의 <디워(The War)>에 대한 대중의 반응 역시 

그와 유사했다. 문화상품은 한국 대중의 민족주의 정서를 활용하려는 경

향이 있고 이 경우 민족주의는 소비의 대상에 불과하다. 사실상 대한민

국주의의 내용을 갖게 된 한국의 민족주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21) 황우석 사태의 비이성적 측면에 대한 고발로는 당시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한

학수의 수기(한학수,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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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한국 내 혼혈인, 외국인 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역시 이러

한 정서의 측면에서 지속된 폐쇄적 민족주의, 그리고 자본의 이해와 결

합한 국가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구화가 자본 권력의 무한대 확장과 시장에서의 힘을 갖지 

못한 존재의 몰락 및 파괴의 과정이라면 자본에 대한 사회적 규제로서 

국가의 개입은 진보적 요소를 갖고 있다. 만약 국가가 이러한 시장 통제

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면 국가 구성원인 대중의 ‘우리 것 지

키기’ 운동도 진보적 요소를 갖고 있다. 대형 마트의 진입으로 생계의 터

전을 상실할 위험에 놓은 영세 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대형 마트 진입을 

막아낸다면, 그리고 행정 권력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의 진입장벽을 높여 놓는다면 이러한 운동들은 ‘지역공동체’, ‘지역

경제’를 지켜낸 점에서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로서의 지역사회

는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백화점이나 마트가 한국 것인가, 미국 

또는 프랑스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저항은 과거 식의 

민족주의 운동과는 거리가 있다. 흔히 대자본은 소비자 이익, 소비자 선

택권이라는 논리를 무기로 진입한다. 그것은 과거 이래로 매우 익숙한 

제국주의 문명화 논리다. 여기서는 이미 경제력이 없는 지역 주민에게는 

‘선택’할 힘이 없다는 점이 간과된다. 그러나 대자본이 어느 정도 무차별

적으로 들어오는가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 규제력 여부에 달려 있다. 따

라서 이제 다국적 자본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규제력 행사와 그것을 촉

구하는 주민들의 저항은 생존의 터전을 지키자는 ‘저항’으로서의 민족주

의가 지구화 현실하에서 현대적인 형태로 변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구화 시대에 저항은 다중에 의해, 지역주민에 의해, 그리고 제한적

으로나마 국가에 의해 수행된다. 그중 국가는 헌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정치 단위다.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대중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약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국가 간 체제, 세

계자본주의 체제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나라의 주민들에게는 더욱 일

차적이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과거에 제국주의에 의한 주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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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사회구성원 중 최말단의 농민, 노동자와 여성의 죽음, 노예노동 동

원, 성노예화를 가져왔듯이 오늘날 국가주권의 상실은 노동자, 농민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보편주의적 인권, 시민권 확보 

운동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지만 이는 생활과 문화의 터전이자 의미 

있는 사회단위인 지역공동체를 지키고 국가의 정책이 국민 다수자의 편

에서 작동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투쟁과 결합될 때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계속 주장한 ‘우리민족끼리’의 구호,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제창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한반도의 통일 민

족주의의 정서를 집약해주고 있다. 그것은 남북 코리언들이 남북한의 통

합 국민국가=근대사회=코리언을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주체로 만드는 

작업에서 실패했던 지난날의 패배의 역사를 집약해준다. 사실 ‘조선민족

제일주의’도 시대에 맞지 않은 정치적 구호이지만, 미국이 동아시아를 

떠날리 없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민족끼리’의 노선은 현실적으로 성

립하기 어려울 뿐더러 다분히 북한의 체제유지와 통치를 위한 담론이기

도 하다. 남북 경제교류도, 통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민족끼리’ 되는 것

은 없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민노당 내부에서 제기된 ‘종북파’ 논란도 

그 일단이다. 그러나 북한을 시대에 뒤떨어진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집

단으로 보는 한국 우파 또는 좌파의 시각은 북한이 남한의 한 측면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일 년 

연장 결정은 남한 국가의 자율성이 국가경제 논리에 의해 어떻게 제약을 

받는지, 평택 대추리의 주민의 삶이 어떻게 미군기지 이전으로 파괴되고 

있는지,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라크 전쟁터에 미국

과 영국을 빼고는 3번째로 많은 파병을 하고 있는 한국의 대미관계, 외

교정책의 한계가 상당수 남한 지식인들에게 ‘우리민족끼리’ 담론의 호소

력을 갖게 해준다는 점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국가의 동원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주로 

대중의 사회운동의 형태로 존재할 뿐더러 진보적 측면을 완전히 상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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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고 주변 강대국의 

입김을 벗어나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 평화질서 구축을 통해 남북한 주민

의 생존권 확보는 물론 남한사회 변화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고 남

북한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과 사회적 존재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 

고리이기 때문이다. 즉, 객관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아직 통일된 근대국가, 

즉 근대사회 형성 프로젝트가 환수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민족주의

가 보수 이데올로기로만 간주되지는 않고 있다. 지구화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지식인이나 운동세력이 한국 민족주의를 비판하지 않는 이유

도 한국의 민족주의가 더 이상 반식민주의의 내용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미·일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아직 한국이 국민의 국가로서 기능했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정도로 충분히 주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회적 자기방어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지구화나 시장주의는 국가의 법적·정책적 규제력을 약화하

고 나아가 사회를 해체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 

또는 민족은 포기해야 할 단위가 아니라 여전히 이들을 보호해줄 힘을 

갖고 있는 단위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가 과거에 비해서는 지구적 

시장질서에 훨씬 더 좌우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계층 계급분화가 걷

잡을 수 없이 진척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국제주

의 노동운동이 호소력을 갖거나 실제로 한국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국가, 즉 국가 차원의 시

민권 확대와 공공성 강화의 이상을 포기하라고 권유할 수는 없고, 아울

러 국가나 민족이라는 구호가 모두 구시대의 구호라고 ‘무책임하게’ 말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한국 농민들의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는 지구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편협한 민족주의이고,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미국 노동자들의 요구

에 대해 침묵하는 한국 우파(그리고 세계시민주의 좌파)의 사고는 대단히 

도착적이다. 노동자나 농민의 단기적 이해는 바로 국가 또는 상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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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마 ‘민족의 경계’를 고수하려는 것이며, 그것은 지구화가 실제로는 

다국적 자본의 세계화에 그칠 따름이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노동

자들에게는 유사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는 

더욱더 기업가적 성격을 갖게 되며 무차별적인 시장논리를 제어할 수 있

는 제도적·법적 장치가 없는 후발국 또는 한국 노동자들의 더욱 불리한 

처지를 무시하고 있다.

결국 분단국이기는 하나 한국이 자본의 수출국이 되고 다민족국가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피해와 억압의 체험과 기억만을 강조하는 

피해자 민족주의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보편적 시야의 확보에 큰 걸림돌

로 변해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주의는 편협하고 부정적

인 현상이며 과거 제국주의였던 영·미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표방하는 

자유주의나 시장주의가 보편가치라는 최근의 민족주의 비판들은 문제의 

한쪽 면만을 보고 있다. 시장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문명담론, 보편주의 

담론에서는 다국적 자본의 이해 및 선진자본주의 국가 이해가 은폐되어 

있다. 이들의 민족주의 비판에는 박정희식의 국가주의와 반외세반미 민

족주의를 동일시하는 한계가 있다. 탈국가주의, 탈민족주의 지향의 포스

트모더니즘 이론이 시장주의나 금융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지구 자본주

의를 정당화하듯이 이들의 민족주의 비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위험

이 있다.22) 

파농(Fanon)이 말했듯이 모든 민족주의에는 함정이 있으며(파농, 2004: 

175~231),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들의 엘리트가 표방하는 민

족주의는 위험하다. 더구나 국가권력 또는 대중이 비이성적으로 표출하

는 민족주의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나 약소국의 민족주의를 비웃고 민

족주의를 포기하라는 강대국과 다국적 자본의 논리 속에는 ‘사회’의 존

립과 공동체성을 부정하는 비수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물론 이 

22) 윤해동(2005)은 민족주의는 괴물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임지현의 민족주의 비판

(1999)도 대체로 유대인 학살을 자행했던 유럽을 준거로 하고 있어 동일한 내

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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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에 대항하는 무기가 즉자적인 민족주의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동이의 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

人)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화 담론에 편승해 “국민국가를 넘어서자”라는 

유행어는 역설적으로 대자본의 지배력을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으며,23) 

따라서 세계 시민주의가 주류의 운동 또는 정치 프로젝트로 부상하기에

는 다소 이르다.24)

6. 맺음말

 

민족은 반개인주의적인 도덕공동체다. 식민지 민족주의는 차별, 배제, 

부정의에 대한 대응이다. 국민국가를 수립한 나라에서 실현되는 민주주

의, 시민권, 인권 존중의 가치가 식민지, 강제 이주자의 집단에서는 ‘민

족’이라는 주권실현 도덕 공동체로 구체화된다. 그래서 후발국 민족주의 

운동에서 민족은 이러한 주권의 확보, 존엄성의 확보를 위한 열망의 상

징적 결합체이며, 붕괴 또는 굴절된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사회적 응집체

로 그려진다. 통상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가 대체로 병리적인 모습을 보

여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구 자본주의의 모순과 차별구조하에서 

민족주의는 피해자의 자기해방을 위한 하나의 즉자적인 출구이며, 민족

주의는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보다 강한 호소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존

재이기 이전에 소속, 자기존중, 도덕질서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자국, 자민족의 이해를 최우선시한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갖

23) ≪한겨레21≫, 2005. 5. 21.

24) 가라타니 고진의 세계공화국 이념은 자본에 대항하는 기지로서 국가의 위상을 

새롭게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마르크스, 푸르동과도 다른 입장에 있다(가라타니 

고진, 2006). 그러나 서구 이론가들의 입장에 따라 네이션을 ‘상상의 공동체’라

고 보는 그의 시각은 역시 그가 제국주의 국가의 지식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함을 드러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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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사회의 자기방어를 위한 응집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사회이념

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오늘날과 같이 지구화된 경제 질서하에서 민족(국가)이 설 자리는 극

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하에서도 쉽게 와해되지 않는 헌법적 

단위로서의 국가, 대중의 삶을 규율하는 법, 도덕, 제도 등이 민족 또는 

민족국가의 실제 내용이다. 문화와 언어, 자연자원, 기술과 교육 인프라, 

사회복지 시스템, 중소기업을 포함한 영세 기업, 노동자와 농민 및 그들

의 재생산 기반, 역사적 기억 등이 그것이다.

결국 우리는 민족주의를 지지 또는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이 맹목적 애

국주의로 발전할 위험을 견제함과 동시에 그것이 실제 함축하는 사회경

제적 내용, 즉 시민권과 사회적 보호라는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 과거 식

민지 시절의 저항 민족주의가 제국주의/경제주의에 의해 자유와 시민권

이 억압되는 현실을 벗어나서 새로운 국민국가, 즉 사회를 건설하려는 

열망을 담고 있었듯이 오늘 한국에서의 남북한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국

가 건설의 요구, 남한 내에서의 ‘공공성 강화’ 담론은 사회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저항 민족주의의 마지막 형태라 볼 수 있다. 그것은 과

거 저항 민족주의가 그러했듯이 변혁의 대안과 비전을 제공해줄 수는 없

지만 정의의 열망을 담고 있는 하나의 대안사회 건설의 출발점이다. 분

단은 사회를 해체시켰고 분단의 극복은 한반도에서 국가주권의 강화와 

더불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 나아가 새로운 ‘사회’를 수

립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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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Nation as ‘Society’, Nationalism as ‘Social Ideology’

Kim, Dong-Choon

The entity called ‘nation’ is supposed to be an moral community. The growth 

of nationalism in the colonized territory is a natural reaction to naked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injustice practiced by imperialist forces. Nationalist cause among the 

colonized people or immigrated societies would be an parallel of the ideal of democ-

racy,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that realized in the normal sovereign state Thus 

nationalism in underdeveloped world is an symbolic expression of aspiration to ac-

quire sovereignty, human dignity and social cohesion in order to get back the lost 

or demolished community. Although the state-led nationalism generally have re-

vealed unhealthy or pathological appearance of nationalism, it was also an exit for 

the self-liberation of the bearers of the contradiction that worldly capitalism have 

created. The attractiveness of nationalist cause has been usually more powerful than 

the universal ideology like democracy or human rights as it appeal to people’s primo-

dial desire to make solidarity. While nationalism itself can’t bring a vision of alter-

native society, it take a social cohesiveness for society’s self-defense. A bid for na-

tional reunification and a discourse of publicity in today’s South Korea may be 

regarded as a contemporary version of old-type resistant nationalism when we see 

the nationalism as a expression of the restoration of community. 

Keywords: nation, nationalism, social cohesion, mor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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